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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이은미 팀장 

논평 부정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총 쪽

1.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

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

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

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

하기를 기대한다.

2.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

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

과 검찰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

이다.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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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

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


